
일제 35년은 한국 민족의 장구한 역사상 단 한번 있었던 
민족의 정통성(正統性)과 역사의 단절의 시기였다는 점에 
치욕적인 특성이 있다. 
일본은 1860년대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해서 
급격히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종래 조선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순응하여 수동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대(
對)조선의 외교방향을 능동화하여,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권피탈에 이르기까지 긴 
침략의 장정(長征)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일본은 대원군의 하야로 개국으로 급전(急轉)한 조선 정계의 
기류를 타고, 조선의 문호 개방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이래, 개화파와 수구파의 쟁패(爭覇), 임오군란·갑신정변 등 
격변 속의 조선정계에 교묘히 대처·편승하면서 꾸준히 
세력을 부식하여 나갔다.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종래 조선의 
종주국이었던 청국과 일전을 겨루어 청국세력을 한반도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부터는 갑오개혁으로 조선의 
개국 이래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명성황후 시해(弑害)를 주도한 이후에는 한때 러시아 세력에 
밀려나기도 하였으나,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경제상의 우위(優位)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중이던 일본은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의 
발판을 만들고,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인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하여 
고문정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화 공작에 
들어갔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펴 외교권을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다. 



이어 1907년 7월에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통감이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통치권을 전단(專斷)
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대신(大臣) 밑에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정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을 
탈취하였으며, 이어 한국군대를 해산하였고 한일경찰관을 
통합하여 한국 경찰관을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하에 두었다. 
마지막 단계로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은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李完用)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 이용구(李容九)·송병준(宋秉畯) 등으로 
대표되는 일진회(一進會) 등 매국노들의 반역행위도 큰 몫을 
하였고, 미국·영국 등 열강국들의 묵인도 일본에게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한국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① 제1기:무단통치시기(1910∼1919), ② 
제2기:문화정치시기(1919∼1931), ③ 제3기: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의 3시기로 구분된다. 
 

 



 
 
 

 

https://www.google.com/search?safe=active&q=%EC%9D%BC%EC%A0%9C%EA%B0%95%EC%A0%90%EA%B8%B0+%ED%91%9C

